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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이 강 국*

논문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에 관

한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노

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기존 연구결과가 물가지수와 

실질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

료를 사용하여 2000-2017년 기간 중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뚜

렷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노

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결국 199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상승보다 낮았고 이를 반영하여 보정노

동소득분배율도 하락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

싼 쟁점과 논란에 관해 검토하고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에 관

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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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는가?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이 낮았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

다고 보고했다(박종규, 2013; 김유선, 2015). 따라서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가져가

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했고 이것이 소비와 총수요에 악영향

을 미쳤다고 주장되었다(홍장표, 2014a, 2014b; 전수민․주상영, 2016). 임금과 가

계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촉진하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정수(2019)는 기존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고 반박한다. 이를 교정하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들에 기초하여 기업의 노동생산

성보다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고, 국민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도 자영업 부문의 

축소와 관련이 크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던 연구결과

들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상영․전수민(2019), 김유선(2019) 등

은 박정수(2019)의 결과가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이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둘러싸고 논쟁이 나타

나고 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기능적 분배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통

해 한국 경제학계에서 보기 드문 논쟁을 촉발했다는 점은 박정수(2019)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정수(2019)의 분석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와 함께 추가적인 분석결과

를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여러 논점을 검토하고

자 한다. 가장 중요하게, 그가 사용한 임금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거시경제의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고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 본 연구는 또한 그래프의 기준 연도 문제, 

물가지수의 문제, 그리고 임금불평등 심화 등에 관한 논의들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연구들을 소개하며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쟁을 검토한다. 특히 

자영업의 소득을 보정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둘러싼 쟁점과 노동소득분배

율 하락의 원인과 영향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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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이다.

 

Ⅱ.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박정수(2019)에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다는 기존 연

구들의 분석결과는 변수의 실질화에 사용된 물가지수의 차이 때문이다. 이 연구들은 

실질GDP/취업자로 정의되는 노동생산성의 계산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쓰고 실질

임금 계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GDP 디플레이

터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통계 해석상의 심

각한 오류를 유발한다. 실제로 <그림 1>이 보여주듯 명목변수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해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명목GDP/취업자수로 계산된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1> 취업자당 GDP와 임금의 비교

        A: 각각 다른 물가지수로 실질화                     B: 명목변수 간 비교

자료: 박정수(2019), p.91.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박정수(2019)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분석결과와 논의를 제시할 것이다. 

1. 기준 연도와 물가지수

<그림 1>에서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2017년까지 명목노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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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과 명목임금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물가지수의 차이가 없는 명목변수

들 사이에는 괴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연도의 수치를 1로 하고 이후의 변

화를 보여주는 방법은 기준 연도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음에

도 유의해야 한다.1) <그림 2>의 (a)가 보여주듯 명목변수를 사용하더라도 2007년을 

기준년으로 하면 그 이후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상승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괴리가 

나타난다. 그들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두 변수 

간에 괴리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일종의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상승이 둔화되어 2000년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

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그 이후의 시기에는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가 시작되기 전인 외환위기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의 (b)는 1993

년부터 분석해보면 1997년 이후 2017년까지 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

제회복기에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비교하여 명목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는 분석은 대상으로 하는 시

기와 시작 연도의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서로 다른 기준연도의 효과

(a) 2007년 기준년                             (b) 1993년 기준년

 

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사용.

 1) 원래 박종규(2013)의 그래프는 2007년이 기준년이고 1993년에서 2012년까지 분석했다.(박종

규, 201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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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정수(2019)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서로 다른 물가지수의 차이가 노동생

산성과 실질임금의 비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다.2) 따라서 Bivens and Mishel(2015), Stansbury and Summers(2018) 등은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실질임금의 변화를 노동생산성과 비교하여 보여준

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을 측정하면 1973년 이

후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크게 나타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임금을 측정하면 차이가 훨씬 작고 2000년대 이후에야 괴리가 나타난다. 그들의 

분석에서 순노동생산성과 생산자물가로 측정한 임금 사이의 차이는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효과이며, 생산자물가로 측정한 임금과 소비자물가로 측정한 임금 사이의 차

이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 효과를 나타낸다. 미국에서도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

로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하여 교역조건 효과가 컸다. 미국

에서 1970년대 이후 교역조건 효과가 커진 것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자본재가격이 상

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Karabarabounis and Neiman, 2014).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임금의 실

질구매력으로 측정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된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물가지수들의 차이가 큰 경우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물

가와 생산자물가 모두를 사용한 실질임금을 노동생산성과 비교하고 교역조건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실을 더욱 잘 보여주는 실질임금의 계산을 

위한 더 나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개발과 한국에서도 최근 커지고 있는 교역조건 효과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비교에는 거시경제 전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임금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임금통계의 문제: 국민계정에 기초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분석

박정수(2019)의 결론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통계에 있다. 그의 연구에서 노동생산

 2) 박정수(2019)도 Bosworth and Perry(1994)를 인용하며 미국도 실질임금 계산에 생산자물가를 

쓰면 노동생산성-실질임금 괴리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그들의 연구는 소비자물가지수

(CIP)가 주택의 주거비용 계산에서 모기지금리 수준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임금 계

산에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관될 것이라 주장한다. Lawrence 

(2016)도 물가지수의 차이가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의 중요한 요인이며 실질임금 계산에 개인소

비지출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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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국민계정에 기초하여 GDP/취업자수로 계산했지만 임금은 주로 고용형태별근로

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박종규(2013)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노동생산성은 거시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

다.3)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유선(2019)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

고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들은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와 달리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괴리가 나타났

다고 보고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장기적인 임금통계는 사용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누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변

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그림 3>과 같다. 이 비교는 명목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지수의 차

<그림 3>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1975년=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약 1610만 명이고 총취업자

수는 약 2356만 명인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수는 약 693만 명이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수는 약 681만 명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

르면 2017년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약 1993만 명이고 총취업자수는 약 2673만 명인데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의 5인 이상 상용노동자 수는 약 103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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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1975년부터 시작되는 장기적인 변화를 보면 두 변수 

사이에 괴리가 뚜렷이 나타나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괴리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면 외환위기 직후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림 4>가 보여주듯 2000년 이후만 분석해도 노동생산

성-임금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임금통계를 사용한 박정수(2019)의 결과와 이 

결과의 차이는 임금통계가 보여주는 임금 상승에 비해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 수로 

계산된 임금 상승이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을 기준 연도로 하여 분석

해보면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더욱 커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0년 시기에 노동생산성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임금(2000년=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홍민기(2015).

하지만 명목GDP/취업자수로 계산된 명목노동생산성에는 자영업 부문 비임금근로

자들의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박정수(2019)도 이러한 이유로 두 지표의 비교가 정확

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p.87). 그러나 명목GDP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

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제외한 값을 임금근로자수로 나눈 값을 노동생



한국경제포럼 제 12 권 제 2 호80

산성 지표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난다. 또한 

주상영․전수민(2019)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보정한 명목보정임금과 명목생산성을 비교하는데 역시 2000년 이후 두 변수 사이에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4)

명목GDP/취업자수로 계산한 명목노동생산성의 또 다른 문제는 감가상각분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감가상각분을 자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

에 해외의 연구들은 흔히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을 노동생산성의 지표로 사

용한다. 한국에서도 국민계정의 고정자본소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왔

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 사이의 괴리가 확대된 한 

요인이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의 분석을 위해서는 명목GDP에

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생산성(net productivity)과 임금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 국민계정에서 법인부문만을 고려하여 순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를 분석할 수 있다. 즉 법인부문의 순부가가치 개념인 (피용자보수 + 법

인영업잉여)/임금근로자수로 순노동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

수로 계산한 임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

유선(2019)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림 3과 4>는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한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가 명목노

동생산성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 작고 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소득에서 

감가상각분인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에도 역시 1997년 이후 괴리가 뚜렷이 나타나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분석결과는 국민소득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을 계산하는 보정노동

소득분배율의 변화와 상응한다. <그림 6>에서 제시하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2는 자영

업자의 소득을 법인부문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비율로 동일하게 분할하기 때문에 법

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 즉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와 동일하

다. <그림 6>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정노동소득분배율2의 뚜렷한 하락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림 3과 4>에서 보이는 순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괴리

를 반영한 것이다.5) 미국도 순노동생산성과 생산자물가지수로 측정한 실질임금 사이

 4) 주상영․전수민(2019)이 사용한 명목보정임금A는 (피용자보수 + 자영업의 영업잉여)/총취업자

수이고 명목보정임금B는 (피용자보수 + 자영업 영업잉여의 노동소득 보정분)/총취업자수다.

 5) 피용자보수를 라 하고 감가상각을 제외한 법인부문의 (영업잉여 + 피용자보수)를 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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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괴리는 명목노동생산성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2000년대 이후에야 뚜렷하게 나타난

다. 따라서 미국의 순노동소득분배율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으며 2000년대 이

후 뚜렷이 하락했다(Bridgman, 2018).

결국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에 기초하여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

임금을 비교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괴리가 확대되었고 2000년 이후에도 괴리가 

나타났다.6) 이는 주상영․전수민(2019)과 김유선(2019)이 보고하는 바와 동일하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로 측정된 순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임금과의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났다. 박정수(2019)의 결론과는 달리 거시경제 전체

를 분석하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비해 임금상승이 모자랐고, 따라서 국

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몫도 하락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업체나 사업체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박정수(2019)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기초하여 기업체의 부가가치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고,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사용하여 2010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당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 명목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보고한다. 그의 지적대로 

동일한 통계자료 내에서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변수가 제공되는 미시자료를 사용한 분

석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적인 변화

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인 조사자료들도 거시경제 전

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7) 실제로 전수민․주상영(2015)은 국민계

때, 시간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


의 변화는 


















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





라면 






  이 된다. 

즉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의 증가율보다 높다면 노동소득분배율

은 높아지게 된다. 임금근로자수는 동일하므로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와 순노동생산성의 

비교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1997년 이후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의 증가율이 (피용자보수 + 

법인영업잉여)/임금근로자수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이다.

 6) 박정수(2019)는 명목임금2는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

금총액을 사용했고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사

용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2006년 이전에는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7)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업체가 대상이며 사업체수는 69790개, 종사자수는 

296만 8천 명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7년 광공업 취업자는 약 458만 9천 

명, 제조업 취업자는 약 456만 6천 명이다.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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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기초하여 제조업에서도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97년 이후 하락했다고 보고한

다. 한편 거시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는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기업 수준

에서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미시자료에 기초한 분석은 이러한 거

시적 변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임금불평등과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평균임금

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변화는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논의에서도 평균임금만이 아니라 중위

임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노동생산성-임

금 괴리에 미치는 효과는 박정수(2019)의 논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외환

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져 온 한국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실제로 해외의 연구들은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혹은 노동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typical) 노동자로 불리는 비관리직/생산직(non-supervisory/productive) 

노동자의 임금을 흔히 비교한다(Bivens and Mishel, 2015; Stansbury and Summers, 

2018). 미국에서는 1973년 이후 임금불평등의 확대로 인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

금이나 비관리직/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크게 정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과의 괴리가 매우 커진다. 이를 근거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

통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이 확대되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고, 따라서 중위임금과 노동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평균

임금을 사용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확인된

다. OECD(2018)는 1995년에서 2015년 사이의 OECD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평

균임금, 실질중위임금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실질임금 계산

에 생산자물가를 사용하여 물가지수의 차이로 인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에서 2013년 사이에 폴란드를 제외하고 OECD 국가들 중

약 402만 개, 종사자수는 2159만 명이며, 제조업 사업체수는 43만 4천 개, 종사자수는 411만 

6천 명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광업제조업조사보다 대상범위가 넓지만, 여전히 전체 경

제를 포괄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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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간의 괴리가 가장 컸다

(OECD, 2018, p.56). 특히 임금불평등 확대로 인해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 상

승이 낮아서 노동생산성과 중위임금 사이의 괴리가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 사이의 괴

리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한국의 임금통계는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전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다. 홍민기(2015)는 근로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상위 1%와 10%의 근로소득

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가 보고하는 하위 90%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여 하위 90%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변화를 분석해볼 수 있다. <그림 4>는 추가적으로 2000년 이후 

하위 90% 노동자 평균임금의 변화를 노동생산성과 비교해서 보여준다. 이 분석결과

는 임금불평등 심화로 인해 하위 90%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결국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고소득층 노동자들을 제

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더욱 느리게 상승했던 것이다.

Ⅲ.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의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과 하락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생산성, 즉 노동자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

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임금 괴리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문제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논리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분

석은 한국 경제학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8)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한다. 그

런데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국민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OSPUE: operating surplus of private unincorporated enterprises)를 어

 8) 노동생산성-임금 괴리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도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2019. 5. 13, “노동자가 경제성장 과실 덜 받는다며 소득주도성장 밀

어붙였는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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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 불리는 자영업

자의 소득으로 구성된다.9)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 

전체, 즉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그림 

5>가 보여주듯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비중이 빠르

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상대적으로 과소평

가하게 된다. 한국에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고 그들의 소득이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그림 5>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세 구성요소의 합이 정확하게 1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각주 14를 참조.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9) 최근 한국은행(2019)은 2015년을 기준년으로 한 새로운 국민계정 자료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새롭게 보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존의 가계 및 비영

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거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영업잉여를 포함했다. 이는 자가주택 소유자의 

귀속지대(imputed rent)를 의미하는데 이를 제외한 가계의 혼합소득은 2017년 약 67조 원으로 

가계 빛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약 118조 원의 약 57% 수준이다. 앞으로 이 가계의 혼합소득만

을 자영업자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Piketty 

(2014)와 Piketty and Zucman(2014)은 귀속지대를 자본소득에 포함하여 자본소득분배율을 계

산한다. 하지만 가계의 혼합소득을 비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아서, 더욱 정확한 통계의 산출과 자영업자 소득을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위

한 노력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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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적절하

게 분할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고, 이를 보정노동소득분배율

(adjusted labor share)이라 부른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Guerriero, 2019). Gollin(2002)은 먼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

동소득으로 생각하는 보정노동소득분배율1을 제시한다. 하지만, 크지는 않겠지만 자

영업 소득의 일부는 그들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득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방법도 한계

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노동소득분배율2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경제의 다른 

부문의 노동/자본소득 비율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가계 및 비

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분자와 분모에서 빼고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만 계산하

는 방식과 동일하며, 법인부문과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동일하게 된다. 세 

번째 보정방법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OECD와 ILO 등의 국제기구들이 이런 방법으로 각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한다(ILO, 2010; ILO-OECD, 2015).10)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이 방식은 노동소득분

배율을 과대평가하게 된다.11)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여러 방법들 중 보정노동소득분배율2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

적한다(이병희, 2015; 전수민․주상영, 2016). Piketty(2014) 등의 해외 연구도 이 

방법을 사용하며, Gomme and Rupert(2004), Elsby et al.(2013) 등도 이 보정방법

을 지지한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자영업자 소득이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 부문

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한다(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Bridgman, 

2019). 이는 결국 경제 전체로 보면 보정노동소득분배율2의 측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12)

10) 이는 OECD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AMECO(Annual Macro-Economic Deatab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데

이터베이스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고한다.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11)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면 1980년대 초반 요소비용국민소득 대비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100%가 

넘는 시기가 나타나는 모순이 발생한다(이병희, 2015). 또한 자영업 영업잉여 중 노동소득 분

배분의 비중이 1991년 약 141%에서 2017년 205%가 되고 자본소득은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12) Cho et al.(2017)은 드물게도 여러 방법들 중에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

금의 50%라고 가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우 가계의 영업잉여 중 자본소득 비중이 더 커지

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다. 그러나 분모를 요소비용국민

소득으로 하여 이렇게 계산해도 여전히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80.4%에서 2017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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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는 분모에도 차이가 있다. OECD 등의 국제기구나 몇몇 

연구들은 분모에 총부가가치나 명목GDP를 사용한다. 이를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을 비교하는 분석과 개념적으로 상응한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은 1997년 이후 두 변수 간의 괴리가 커졌고, 따라서 이렇게 측정한 노동소득분

배율이 크게 하락했다(주상영․전수민, 2019, p.8.).13) 그러나 이 경우 고정자본 

소모, 즉 자본의 감가상각분이 자본소득으로 간주되는데 감가상각을 자본소득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최근 국민계정에서 고정자본 소모분이 커졌

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 Bridgman 

(2019)은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서 분모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국민소득을 사용하

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며 이 경우 미국에서도 그 하락폭이 더 작다고 보고한다. 

이를 고려하면 분모에는 고정자본 소모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피용자보수와 법인 그리

고 가계의 영업잉여로 구성되는 요소비용국민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을 분모로 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2는 앞서 살펴본 법인부문의 순부

가가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는 분석과 개념적으로 상응한다.14)

<그림 6>은 요소비용국민소득을 분모로 하여 측정된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보정노동소득분배율 1과 2를 함께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3%로 안정적이지만, 보정노동소득분배율 1은 1996년 83.7%에

서 2017년 73.4%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2는 1996년 79.3%에서 2017년 70.3%로 

하락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와 비교하여 피용자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동시에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은행

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정노동소

득분배율은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인 1999-2000년에 급락했고 2004

73.7%로 하락한다. 한편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이 1991년 약 

70%에서 2017년 약 103%까지 높아진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13) Chen et al.(2017)은 기업부문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기업저축의 비중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기업저축의 증가는 기업 부문에서 피용자보수와 비교하여 영

업잉여가 증가했기 떄문인데, 그들의 연구는 특히 한국이 기업저축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14) 피용자보수와 법인의 영업잉여 그리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합은 요소비용국민소

득과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추가적으로 정부의 영업잉여와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그

리고 국외수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이 요소비용국민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

중은 매우 작아서 보정노동소득분배율2는 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 + 법인의 영업잉여)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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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급락했다

가 이후 약간 회복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순노동생산성-임금 사이의 괴리를 그대

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6>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싼 논쟁과 연구의 발전 방향

박정수(2019)는 이러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논의를 제

시한다. 그는 먼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에 고용된 고용원의 피용자보수가 여전히 포

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로 보정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을 제시한다.15) 그는 이 

추가로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이 기존의 보정노동소득분배율보다 덜 하락했다고 지

15) 이 방법은 요소비용국민소득에서 자영업 이익을 제외한 분모를 사용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2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을 평균 3.8인, 이들의 보수가 평균 임금근로자의 

50%라고 가정한 후 이를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용원도 임금

근로자인데 그들의 임금소득을 피용자보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박정수 교

수의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III의 발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 현황과 

이슈’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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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지만, 여전히 이 지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16)

박정수(2019)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 감소에도 경제 발전에 따

른 자영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을 배경으로 나타난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구성을 보면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높아졌

고, 자영업자의 소득 비중이 크게 낮아졌으며 그것이 법인의 영업잉여 증가로 상쇄되

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도 자영업 이익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 2019. 5. 13).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 자체는 보

정노동소득분배율2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요소비용국

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든 작든 법인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동일한 비율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2의 하락은 법

인부문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기업의 이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또한 그의 주장과는 달리 자영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이 보정노동소득분배율

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17)

그러나 정확하게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가 보정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

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1인당 노동소득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배율

로 보정하는 방법은 자영업 소득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계속 높아져 왔기 

때문에 자영업의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는 난점이 존재한

다. 자영업 소득을 다른 부문과 같은 비율 등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18)

16) 그는 또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이 노동소득분배율이 1에 가까울 정부부문의 피용자보수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의 변화와 그들의 소득에 대

한 상세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17) 만약 기존의 자영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면 이전에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것으

로 생각되던 자영업자의 소득 전부가 자본소득인 법인의 영업잉여로 변화되어 보정노동소득분

배율2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5인 미만 소규모 법인

의 수가 약 20만 개 증가했다고 보고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법인으로 변화했

는지는 모호하다. 또한 요소비용국민소득, 법인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규모, 그리

고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법인으로의 변화가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8) 홍장표(2014a)는 이러한 방식은 자영업 부문이 보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

소득분배율을 과소추계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영업의 1인당 소득이 임금근로자 

1인당 피용자보수보다 높으면 OECD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영업 소득을 모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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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lin(2002)은 자영업자들의 임금소득은 그들의 경제활동 부문, 교육, 성별 등 개

인적 특성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Young(1995)은 동아시아 4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하는 연구에서 그와 같은 방

식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했다. 최근에는 ILO도 기존의 방법이 각국의 서로 다

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들은 미시자료에 기초한 개선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소득을 보정하여 노동소

득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국에서도 더욱 정확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위한 노력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절하게 보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와 논쟁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ILO-OECD, 2015; 

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여러 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요

인들로 기술변화와 세계화, 독점 그리고 역관계의 변화 등을 지적한다. Piketty 

(2014)와 Piktty and Zucman(2014), Karabarbounis and Neiman(2014), 

Schwellnus et al.(2018) 등은 기술혁신으로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했고 노동자

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져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20) 한편 Lee 

(2016)와 Piketty(2017)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주목하고, Blanchard and 

Giavazzi(2003), Kristal(2010)도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를 강조한다. 반면 Elsby 

et al.(2013)은 세계화 요인을 강조하고, 다른 실증연구들도 기술혁신과 세계화, 금

융화 등 여러 요인들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Dao et 

al., 2017; Stockhammer, 2013). 보다 최근에는 산업집중도의 상승이 노동소득분

배율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Autor et al., 2017; Barkai, 2016).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Kim(2016)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하

소득으로 간주하는 보정방식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보

정노동소득분배율2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19) ILO와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Roger Gomis 교수와의 개인적 연락에 기초함.

20) 그러나 Rognlie(2015)는 이들의 연구가 너무 높은 대체탄력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주

택부문을 제외하면 자본소득비율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최근 Acemoglu and 

Restrepo(2019)는 직무(task)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틀에 기초하여 기술혁신이 노동소득분배율

에 미치는 영항에 관한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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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산업집중도의 상승과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노동

시장 변화 등 제도적, 정치적 요인을 포괄하는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tiglitz(2015)가 강조하듯 부동산 부문이나 독점 등 비생산적 지대(rent)의 영향에 

관한 분석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여러 실증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와 총수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홍장

표, 2014a, 2014b; 전수민․주상영, 2016; 정상준, 2017).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의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에는 내생성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논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21) 앞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엄밀한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괴리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소비

와 총수요의 둔화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수(2019)

는 몇몇 연구들이 보고하는 2000년 이후 실질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사이의 괴리는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명목변수나 동

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괴리가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그는 소득주도성장

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결과들이 노동생산성-임금 괴리의 실질화 방식에 관한 해석상

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박정수(2019)의 분석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와 분석결과를 제시한

다. 물가지수의 차이를 교정하면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사이의 괴리가 나타

나지 않았다는 그의 결론은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임금통계에 기초한 것

이라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국민계정 자료

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2000년 이후에도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

임금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노동

21)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과 이를 둘러싼 논쟁점들에 관해서

는 이강국(201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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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사용하면 괴리가 작아지지만 여전히 괴리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또한 기준 

연도 설정과 관련된 논점을 제시하고 외환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노동

생산성과 하위 90% 노동자의 평균임금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는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의

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자영업의 소득비

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서 자영업의 소득을 적절히 보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방식들을 소개하고 

1997년 이후 한국에서 보정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결국 

한국경제에서는 1997년 이후 노동생산성-임금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고 따라서 노동

소득분배율이 하락했던 것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박정수(2019)의 문제 제기는 노동생산성-임금 괴리 문제를 분석하여 자

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논쟁을 촉발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자영업 소득의 

적절한 처리에 기초하여 더욱 정확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하락의 원인 그리고 그 영

향 등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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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roductivity, Wage and the Labor Income Share 

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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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22)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to criticize Park(2019)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wage in Korea 

after 2000. He argues that former studies that reported the large 

productivity-wage gap in Korea were wro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statistics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price indice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his conclusion is not correct because it uses problematic wage data that do not 

cover all workers in the whol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finds that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nominal gross labor productivity and nominal wage for the 

2000-2017 period, using data from national accounts. It also reports there was 

a gap between net productivity and wage though it was relatively smaller. This 

suggests that the growth of wage was lower than that of labor productivity after 

1997, which led to the fall of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 In addition, after 

examining debates about the measurement of the labor income share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we should rigorously analyze the labor incom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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